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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세바퀴 공약의 목표

“장애인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말해 줍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는 450만명. 인구의 10%입니다. 그러나 거리를 걷다 보면 장애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 갇히고, 집안에 갇혀서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게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이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1위, 산재 1위인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지금 지역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집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지역, 지역과 함께하는 장애인”이 많아지는 세상, 장애인 모두가 그러한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진보신당의 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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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전세주택을 도입해, 장애인 세입자를 꺼리는 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2. 자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시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 지자체형 장애인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실시하겠습니다

4. 최저임금에서도 소외된 장애인에게 공정임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5.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5% 의무고용으로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6. 의무고용할증제(더블카운트) 실시로,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장애여성의 고용을 

지원하겠습니다.

7. 시군구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해 활동보조서비스를 10만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8. 시군구 공공산후조리원 도입과 전담산부인과 지정으로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9. 장애아동지원조례를 만들어, 통합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0.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각장애인정보센터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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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세바퀴 공약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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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장애인 전세주택을 도입해 

장애인 세입자를 꺼리는 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 현황

- 장애인 중 29.4%가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는 상황임. 특히, 연령이 낮거나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 전세나 월세에 사는 비중이 더 높음.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자가 (%) 53.9 55.4 62.7 74.6 59.8 67.1 65.3
전세 (%) 20.7 16.1 13.0 10.0 13.8 12.4 12.8

보증금있는 월세(%) 17.3 19.4 16.3 7.0 16.3 12.7 13.6
보증금없는 월세(%) 2.5 3.2 2.3 1.4 2.5 2.1 2.2

사글세 (%) 1.2 0.6 1.0 0.7 0.8 0.8 0.8
무상 (%) 4.3 5.3 4.7 6.3 6.8 4.9 5.3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명) 79,326 382,423 866,013 753,627 510,884 1,570,505 2,081,390

*출처: 복지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 반면, 주택 임대인의 경우 장애인 세입자를 기피하거나 장애인 편의시설 회피로 인해 집없는 

장애인들은 이중의 설움을 당할 수 밖에 없음.

○ 추진방안

- 지자체가 전세 주택 직접 매입 및 임대 → 지자체가 주거 편의시설 표준설계안 작성 →

이에 따라 주택개조 사업 실시 → 지자체가 집주인이 되어 장애인에게 전세 주택 공급

 * 서울시의 경우, 월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이미 장애인전세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인 이하의 경우 4천만원, 3인 이상일 경우 5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 줌.

○ 예산

- 장애인 1가구당 5천만원 지원

- 시도별로 매년 100가구씩 추가 지원

- 1개 시도당: 100가구×5천만원=50억원 / 16개 시도: 1,600가구×5천만원=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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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자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시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현황

 - 장애인의 19.0%가 집구조에 대해 ‘매우+약간 불편’하다고 답함.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 

장애인이 ‘매우+약간 불편’이 28.7%로 가장 높음.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 장애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장
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편리 18.0 17.2 18.7 23.4 24.7 23.9 29.9 16.5 25.6 21.8 21.6 31.6 18.6 29.3 15.8 19.3 
약간 편리 34.7 27.2 36.9 36.0 37.9 34.8 32.3 36.1 35.5 34.1 38.9 32.7 37.8 37.7 32.9 34.4 
보통 27.0 26.8 30.4 25.4 26.1 29.0 23.2 33.8 23.2 29.0 22.2 25.7 27.0 21.1 30.9 27.4 
약간 불편 14.9 20.8 10.7 12.3 9.7 10.3 9.8 10.8 13.1 12.8 13.7 7.7 11.3 8.9 15.9 14.2 
매우 불편 5.4 7.9 3.4 3.0 1.6 1.9 4.7 2.8 2.6 2.3 3.5 2.3 5.3 3.0 4.5 4.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복지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여성, 중증, 고령의 장애인일 경우 불편하다는 의견이 더 높음. 여성의 경우, ‘약간 불편+매우 

불편’이 21.0%로 남성의 17.5%에 비해 높게 나왔고, 나이가 많을수록, 중증일수록 편리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게 나옴.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단위: %, 명)]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1-2급) 경증(3-6급)

매우 편리 21.1 16.6 23.3 23.7 20.1 15.6 18.1 19.7 19.3
약간 편리 34.0 35.0 42.1 33.5 33.5 35.0 31.6 35.3 34.4
보통 27.4 27.4 20.5 27.0 27.5 28.1 27.4 27.4 27.4
약간 불편 12.8 16.1 11.5 12.3 14.2 15.4 16.5 13.5 14.2
매우 불편 4.7 4.9 2.6 3.5 4.6 5.8 6.4 4.2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복지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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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장애인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불편을 겪고 있으나, 장애인의 52.1%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단독주택은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현재 편의시설을 의무적

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 ④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임.

○ 추진방안

- 장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무상으로 지원.

- 편의시설 설치 및 사후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지정 및 관리감독.

- 부엌, 문턱, 화장실, 현관 등 편의시설의 설치 및 종류,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예산

- 현재 중앙정부는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곳당 38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도시지역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역시 필요함. 우선,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380만원 지원.

- 1개 시도당: 100가구 × 380만원 = 3억 8천만원

- 16개 시도: 1,600가구 × 380만원 = 60억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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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자체형 장애인 저금리 전세대출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분 전체 (%) 추정수(명) 누적수(명)
50만원 미만 12.3 262793 262793 
50~99만원 24.8 529858 792651 

100~149만원 16.3 348254 1140905 
150~199만원 11.2 239291 1380196 
200~249만원 10.4 222199 1602395 
250~299만원 5.9 126055 1728450 
300~349만원 6.3 134601 1863051 
350~399만원 4.1 87598 1950648 
400~499만원 4.1 87598 2038246 
500만원 이상 4.4 94007 2132253 

계 100.0 2136526 2132253
전국추정수 2,136,526 2136526 

평균 181.9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2급)
경증

(3-6급)

집세를 내

지 못해 이

사

있다 13.6 9.1 10.5 4.8 8.5 9.1 9.0
없다 86.4 90.9 89.5 95.2 91.5 90.9 9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3,699 151,459 285,442 148,378 175,047 448,432 618,978

전 세자 금

(융자)지원 

이용여부

있다 1.7 0.7 1.2 0.3 1.0 0.7 0.8
없다 98.3 99.3 98.8 99.7 99.0 99.3 9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9,326 382,425 866,013 753,627 510,884 1,570,505 2,081,390

○ 현황

 -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보면, 50~99만원이 24.8%로 가장 많고, 50만원 미만 역시 

12.3%로 나타나는 등 전체 장애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에 해당함. 

[월 평균 총 가구 소득액]

*출처: 복지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 소득이 열악하다 보니, 장애인의 가구 중 집세를 내지 못해 이사경험이 9.0%에 달함. 그러나 

정작 정부의 전세자금지원은 0.8%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집세를 내지 못한 경험 및 전세자금 이용 여부]
(단위: %, 명)

*출처: 복지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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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안

- 국민주택기금에서 현재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은 6천만원까지 지급 / ‘영세민전세자금’은 

지역별 전세보증금 70%까지 지원.

- 이에 추가해, 지자체와 은행이 협약을 맺어, 지자체가 보증을 하고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지자체가 대출에 소요되는 이자만 지원시 예산 소요는 거의 없음.

○ 예산

- 1개 시도당: 100가구 지원시 × 6천만원 × 연간 대출금리 5% 지원 = 3억원

- 16개 시도: 16,00가구 × 6천만원 × 연간 대출금리 5% 지원 = 48억원

-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재환수 가능. 대출 이자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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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최저임금에서도 소외된 장애인에게 공정임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현황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41.1%이며, 실업률은 8.3%로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 2.5배 정도 높음.

- 취업장애인의 임금은 월 평균 115만 6천원으로, 전체근로자 255만1천원(비농 전산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45%에 불과한 상황. 취업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5일, 1일 평균근무시간

은 8시간으로 적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 현재 장애인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어,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각국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특례대상으로 두는 국가들이 

있긴 하나 원천적으로 적용제외 시키는 경우는 한국과 일본 정도가 전부임.

- 따라서 지자체에서 수주하는 위탁사업 입찰시 심사 기준에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기업과 

최저임금 이상의 공정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 참고로 2007년 말 현재 2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800건의 민간위탁 사업 실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60건을 그리고 기초자

치단체 2,440건의 민간위탁 사업 실시. 광역(시) 249건, 광역(도) 111건, 기초(시) 1307건, 기초(군) 

276건, 기초(구) 857건.

○ 추진 방안

-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조례 제정: 공공기관 또는 특정 규모(ex. 100인 이상)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고용비중 실사를 통해 산업별·규모별로 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 시정 조치 요구. 시정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사업 입찰에 

가점 또는 감점 부여.

- 공정임금제: 지자체 및 공기업 발주사업 참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을 해당 업종, 지역 생활비 

등으로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공정임금 이상으로 책정.

○ 예산: 별도 예산 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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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지방자치단체
적용대상공무원

(명)

의무인원

(명)

장애인공무원

(명)
고용률(%)

1위 광주광역시 5,514 111 188 3.41

2위 제주특별자치도 4,258 86 140 3.29

3위 전라북도 13,964 280 453 3.24

4위 전라남도 17,693 354 552 3.12

5위 대구광역시 9,178 184 280 3.05

6위 경상북도 21,144 423 642 3.04

7위 강원도 14,008 281 414 2.96

8위 충청북도 10,758 216 316 2.94

9위 충청남도 14,611 293 419 2.87

10위 대전광역시 5,661 114 157 2.77

11위 울산광역시 4,506 91 121 2.69

12위 경상남도 19,236 385 492 2.56

13위 경기도 37,585 752 959 2.55

14위 인천광역시 10,828 217 266 2.46

15위 부산광역시 13,706 275 309 2.25

16위 서울특별시 41,417 829 843 2.04

합 계 (16개) 244,067 4,891 6,551 2.68

일자리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5% 의무고용으로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 현황

 - 일반고용의 경우 기업은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을 강제하는 고용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고용할당제를 도입함.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를 의무고용해야 함.

 - 그러나 의무고용율 3%는 한국 장애인출현율 5%, 유엔 인구 기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 3%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현재 2.68%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 현황]

* 2008.12.31 기준.

* 출처: 노동부 보도자료. 200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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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안

 - 지자체 공공기관이 일반 민간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상향조정. 

○ 예산

 - 지자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의 경우, 공무원 채용시의 할당제이기 때문에 별도 재원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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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의무고용 할증제 실시로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장애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황

-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중 중증장애인 비중은 매우 낮음. 2007년 중증장애인 고용율은 

17.9%에 불과한 상황임.

[민간부문 의무고용인원 중 장애정도별 비율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의무
고용

경증 87.9 86.5 84.5 83.9 82.4 81.2 81.6 82.1

중증 12.1 13.5 15.5 16.1 17.6 18.8 18.4 17.9

등록
장애

경증 48.2 50.5 52.0 54.2 55.6 56.9 58.0 59.1

중증 51.8 49.5 48.0 45.8 44.4 43.1 42.0 40.9

* 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2009. 04.

- 게다가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중 성별 비율도 여성이 12.93%로 매우 낮은 상황임.

[의무고용인원 중 성별 현황] 

계 남 여

89,664명 (100.0%) 78,079 명 (87.07%) 11,585 명 (12.93%)

*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2009. 04.

○ 추진방안

 -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5% 의무고용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을 고용했을 

때 더불카운트제도를 도입하여, 경증장애남성을 1명으로 했을 때 중증장애남성 및 장애여성은 

1.25명, 중증장애여성은 1.5명을 도입한 것으로 인정해야 함.

○ 예산 : 예산 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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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2008년 2009년　　 2010년 

이용자

(명)

이용자

(명)

증감

(명)

증감율

(%)

이용자(추계)

(명)

증감

(명)

증감율

(%)

서 울 4,306 6,370 2,064 47.9 6,700 330 5.2 

부 산 1,659 2,269 610 36.8 2,500 231 10.2 

대 구 997 1,673 676 67.8 1,780 107 6.4 

인 천 1,127 1,581 454 40.3 1,700 119 7.5 

광 주 834 1,054 220 26.4 1,400 346 32.8 

대 전 744 1,134 390 52.4 1,400 266 23.5 

울 산 304 418 114 37.5 470 52 12.4 

경 기 3,275 5,063 1,788 54.6 5,200 137 2.7 

강 원 564 778 214 37.9 840 62 8.0 

충 북 703 948 245 34.9 1,020 72 7.6 

충 남 711 1,035 324 45.6 1,110 75 7.2 

전 북 901 1,027 126 14.0 1,100 73 7.1 

전 남 1,062 1,305 243 22.9 1,400 95 7.3 

활동보조
시군구마다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해

활동보조서비스를 10만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현황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를 보면, 장애인의 33.8%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도움 제공자의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87.4%)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 부담이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임.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관련 정부 자료를 보면,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3만명에 

그침. 이는 등록장애인 213만명의 1.5%에 불과한 수치로, 앞으로도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속적이

고 획기적인 확대가 매우 필요함. 그러나 정부는 2009년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수가 증가하자,

오히려 신규 신청자를 중단시키는 횡포를 저지르기도 함.

 - 또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0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8만원까지 인상시켜,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서비스 진입을 

가로막는 상황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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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종사자수
종사자평균

임금(월/원)

4대 보험 가입현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계 18,507 631,332 54.5% 57.1% 69.0% 69.0%

서   울 4,784 584,508 47.1% 49.7% 58.9% 63.3%

부   산 1,532 749,555 57.7% 61.4% 70.1% 71.3%

대   구 1,152 639,407 69.3% 72.0% 82.3% 85.8%

인   천 1,051 700,539 55.0% 57.3% 65.5% 76.8%

광   주 855 641,628 26.0% 26.4% 27.0% 26.9%

대   전 829 616,274 59.7% 61.5% 76.2% 79.1%

울   산 281 362,556 8.2% 8.2% 8.2% 8.5%

경   기 3,078 578,512 49.3% 52.2% 62.0% 64.5%

강   원 458 743,891 69.2% 70.3% 73.4% 74.5%

충   북 587 690,565 57.2% 61.5% 65.1% 68.8%

충   남 660 584,395 68.8% 71.1% 91.1% 91.5%

전   북 574 603,684 68.8% 71.4% 76.3% 76.8%

전   남 736 669,591 67.5% 69.2% 78.3% 79.8%

경   북 782 677,728 69.7% 73.0% 85.4% 86.7%

경   남 907 724,257 67.6% 71.1% 80.6% 81.4%

제   주 241 691,270 64.3% 66.4% 68.0% 72.2%

경 북 953 1,303 350 36.7 1,360 57 4.4 

경 남 1,070 1,507 437 40.8 1,600 93 6.2 

제 주 288 353 65 22.6 420 67 19.0 

합계 19,498 27,818 8,320 42.7 30,000 2,182 7.8 

 * 2009년 12월말 기준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복지부 제출 자료. 2010. 02.

-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종사자 실태도 매우 심각함. 종사자들의 월평균임금을 보면, 63만1천원

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4대보험 가입율은 54.5~69.0%에 머물러 있음. 활동보조

서비스는 현금지급과 달리 ‘사람’대 ‘사람’이 만나 이루어지는 대인서비스임. 이 때문에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곧바로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은 하락할 수 밖에 없음.

[활동보조서비스 종사자 임금 및 4대보험 가입현황]

 * 2009년 12월말 기준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복지부 제출 자료. 20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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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안

 - 공공부문 50% 확대

  사회서비스 분야는 서비스 이용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을 내기 어렵고, 시장에 맡겨 두었을 때 고가의 서비스로 제공되거나 서비스가 아예 

생산조차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모든 사람은 국가 내에서 수립된 사회보장

의 혜택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따라서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공공성에 기반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함.

- 연봉 2천만원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에서 확대되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만들고, 적어도 연봉 

2천만원 일자리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임금 양극화를 막는 동시에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 조치임.

- 시군구마다 복지고용센터 설립

  장애인 욕구 조사 및 사례관리. 활동보조서비스 직접 공급 50% 및 민간부문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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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선안 비고

지원기준 장애인 14.5%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시 거의 남의 도움 필요한 장애인이 5.4%, 
대부분 필요가 9.1%임. 이를 1단계, 2단계 지원으로 나눠서 지원(2008
년 장애인실태조사 기준)

대상수 309,898명
1단계: 거의 남의 도움 필요 5.4% => 장애유형 고려 115,410명
2단계: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9.1% => 장애유형 고려 194,488명

지원시간
1단계: 240시간/월
2단계: 120시간/월

1단계: 115,410명 / 1일 평균 8시간 이용 /월 240시간

2단계: 194,488명 / 1일 평균 4시간 이용 / 월 120시간

*지원시간 기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유급봉사자 활용 

현황을 보면, 일일 평균 도움받는 시간이 8.7시간으로 나타남. 이를 

기준으로 1단계 중증장애인은 8시간, 2단계 중등도 장애인은 2분의 

1인 4시간 지원으로 산정

일자리수

244,196명
1단계: 132,527명
2단계: 111,668명

- 1단계: 132,528명 인력 필요=(1단계 115,410명×월 240시간)÷209시간

(주 40시간 근무시)
- 2단계: 111,668명 인력 필요=(2단계: 194,488명× 월 120시간)}÷209시

간(주 40시간 근무시)

임금 연봉 2,000만원 132,527명(1단계 우선 지원) * 추후 2단계까지 확대

인프라 시군구 복지고용센터 복지고용센터에서 50% 지원 / 민간인프라 50% 활용

필요예산 2조6,505억원

- 임금: 132,527명(1단계 우선 지원)×연봉2,000만원

      =2조6,505억원

- 2010년 현재 정부 예산 1,971억원임. 이는 운영 예산으로 사용.
- 본인부담금 필요 없음.

○ 예산 (진보신당 사회서비스 공약에 이미 예산 포함)



평등․생태․평화․연대  진보신당 

- 19 -

여성
시군구 공공산후조리원 도입과 전담산부인과 지정으로,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황

- 핵가족, 맞벌이 등의 증가로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주변 가족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산후조리 

도움을 받기 더욱 곤란한 상황. 특히, 장애여성의 경우산후조리를 도와준 사람으로는 친정식구

(56.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댁식구(16.9%)였으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11.8%나 차지함. 

- 이로 인해 민간에서는 산후조리원 및 가정방문 산모도우미 등의 서비스업이 팽창하고 있으나, 

2주간 이용시 150만원~300만원 수준으로 소득이 없는 장애여성은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임.

[장애여성 출산 전 후 산후조리 도우미]

  구분 전체 

남편 5.8 %
친정식구 56.9 %
시댁식구 16.9 %
복지기관 3.7 %

산후 조리원 0.7 %
산후 도우미 3.6 %

돌봐주는 사람 없었음(혼자 했음) 11.8 %
기타 0.7 %
계 100.0 %

전국추정수 65,997명
*출처: 복지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산후조리서비스 8.5%, 

임신출산 전문병원 8.1%, 출산비용 지원 14.8%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가 31.4%를 차지함. 

이 밖에도 ‘가사도우미’(17.6%),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6%), ‘자녀교육도우미’(8.7%)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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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안

- 공공병원에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장애여성 우선 입소 지원

 :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하는 공적인 출산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전체 출산 가정 60%까지 공공산후조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구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장애여성 우선 입소

- 재가산후조리사 파견

 : 본인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기 원할 경우, 재가산후조리사 파견. 보건소마다 2인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를 두어 산후조리사를 관리하고 산모 및 신생아가 제대로 된 건강관리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장애여성의 경우, 3주간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여성 

1인에 재가산후조리사 2인 파견.

- 보건소 장애여성 건강관리프로그램 병행

 :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및 장애여성 건강관리프로그램 도입, 

사전사후 지원제 도입

○ 예산 (진보신당 사회서비스 공약에 예산 포함, 별도 추계 불필요)

 - 1개 시군구당 매년 15억원 운영비 필요

 - 3,900억원 = 15억원 × 260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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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장애아동 지원조례를 만들어, 통합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현황

 - 장애아동의 욕구는 장애예방, 치료, 재활 뿐만 아니라, 복지, 보육, 교육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남.

 - 반면, 관련 서비스는 교육청,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지자체 내에서도 보건, 복지 

분야 역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 추진방안

 - 어린이집, 유치원, 보건소 및 병원,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 예산: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기에 많은 예산 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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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전체  

개인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평가 및 사용지원서비스 27.8 % 
각종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14.7 % 
지원품목의 확대 18.8 % 
신청 및 보급절차의 간소화 9.9 %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음 5.8 % 
급여비용의 인상 22.8 % 
기타 0.3 % 
계 100.0 %
전국추정수 907,286 명 

보조기구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각장애인정보센

터를 만들겠습니다

▣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 현황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관련 전문서비스를 받아 본 장애인은 

25.6%에 그쳐 4명 중 1명 정도만이 관련 전문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의 장애인보조기

구 공급체계가 병원 및 보조기구업체 등 공급자 중심의 단순 공급 위주의 체계이며, 상담, 

평가 및 사후관리 서비스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줌.

- 또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시 사용방법 설명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장애인도 32.2%에 달해, 

현재의 장애인보조기구 공급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줌.

-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시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0.8%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현재 공급되는 다양한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 수준이 장애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임.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힌 것은 ‘개인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평가 및 사용지원 서비스’ (27.8%), ‘급여 비용의 인상’ (22.8%), ‘지원 품목의 

확대’ (18.8%), ‘각종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정보 제공’ (14.7%) 등이었음.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방식에서 개선할 점]

* 출처: 복지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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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시각 청각 합계
강원도 8,075 8,863 16,938
경기도 40,855 36,815 77,670
경상남도 14,464 14,030 28,494
경상북도 15,053 14,504 29,557
광주광역시 6,257 6,577 12,834
대구광역시 10,794 8,705 19,499
대전광역시 6,207 5,678 11,885
부산광역시 16,196 11,535 27,731
서울특별시 37,003 33,680 70,683
울산광역시 4,093 5,002 9,095
인천광역시 11,047 10,427 21,474
전라남도 13,517 14,500 28,017
전라북도 11,032 11,197 22,229
제주특별자치도 3,682 2,856 6,538
충청남도 10,881 10,980 21,861
충청북도 7,725 7,975 15,700
합계 216,881 203,324 420,205

○ 추진방안

- 장애인보조기구 상담 및 판매, 임대, 관리, 수리 및 개조 등 맞춤형 보조서비스 제공.

-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 인터넷 정보포탈을 구축해 집에서도 손쉽게 정보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예산

- 서울시 재활보조기기 서비스센터 운영 계획을 보면, 장애인 1인당 평균 43만원 지원.

- 1개 시도당: 1,000명 이용시 × 43만원 = 4억3천만원 소요

- 16개 시도: 16,000명 이용시 × 43만원 = 68억 8천만원 소요

▣ 시청각장애인정보센터 구축

○ 현황

- 현재 시청각장애인수는 42만명임.

* 복지부. 2007년 12월말 전국장애인 현황 .

- 현대는 정보화시대임. 따라서 정보 접근성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각장

애인들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TV, 인터넷, 문서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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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안

- 지자체와 해당 출판업자 협약으로 등록간행물 DB 구축 및 제공

- 수화통역사 지원, 화상전화기 등 구축

- 각종 시청각 보조기구 지원 및 임대, 정보 제공

- 민간기업 시청각 홈페이지 구축 유도 및 공공기관 정보접근권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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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예산 세부내역

장애인 전세주

택 도입
800억원

- 장애인 1가구당 5천만원 지원

- 시도별로 매년 100가구씩 추가 지원

- 1개 시도당: 100가구×5천만원=50억원 / 16개 시도: 50억원×16개=800억원

자가주택에 편

의시설 설치시 

무상으로 지원

60억 8천만

원 소요

- 현재 중앙정부는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시 380만원 지원.
  ⇒ 지자체 도시지역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실시

- 1개 시도당: 100가구× 380만원=3억8천만원 소요

- 16개 시도(1,600가구 지원) × 3억 8천만원 = 60억 8천만원 소요

저금리의 장애

인 전세대출
48억원

- 현재 전세자금대출 6천만원까지 지급

- 1개 시도당: 100가구 지원시 × 6천만원 × 연간 대출금리 5% 지원 = 3억원

- 16개 시도: 100가구 × 6천만원 × 연간 대출금리 5% 지원 × 16개 시도 

= 48억원

-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재환수 가능. 대출 이자만 지원시 예산 소요는 

거의 없음.

활동보조
2조6,505억
원

- 1단계: 115,410명 / 1일 평균 8시간 이용 /월 240시간

- 필요인력수: 132,528명=(1단계 115,410명×월 240시간)÷209시간(주 40시간 

근무시)
- 활동보조인 임금: 132,527명×연봉2,000만원=2조6,505억원

공공산후조리

원
3,900억원

- 1개 시군구당 매년 15억원 운영비 필요

- 15억원 × 260개 시군구 = 3,900억원

맞춤형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

스

68억 8천만

원 소요

- 서울시 재활보조기기 서비스센터 운영 계획을 보면, 장애인 1인당 평균 

43만원 지원

- 1개 시도당 1,000명 이용시 × 43만원 = 4천3백만원 소요

- 16개 시도: 1,000명 × 43만원 × 16개 = 68억 8천만원 소요

합계
977억6천만

원

- 활동보조 2조6,605억원, 공공산후조리 3,900억원은 진보신당 사회서비스 

공약으로 이미 제시

-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지방 장애인복지예산으로 확대

[진보신당 세바퀴 공약 예산 추계]


